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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

보도시점 2026.  1. 28.(수) 배포 시 배포 2026.  1. 28.(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거주 확인 인권 
침해 논쟁 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1월 28일(수) 농민신문은 「기본소득 지침 미비 혼란... 수습 서둘러야」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휴대전화 발신 내역 

조회 등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 명확한 기준, 일관된 진행을 위해 

정책당국은 지침 확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

정부에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요청을 한 바 없으며, 지방정부도 주민의 

실거주 확인 방안으로 휴대전화 발신내역 조회 등을 활용할 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가 기획예산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금주 중 시행지침을 확정하여 

지방정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지방정부가 농어촌 주민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나 과다한 요구를 하는 

등의 주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기본

소득이 지역 내 선순환 유도와 지역 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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